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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금)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

영수), 한국행정법학회(회장 김광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제 연구’를 주제

로, 환경 분야의 남북 교류ㆍ협력을 공고히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

기 위해 개최되었다. 특히 환경 법제 및 남북 경제협력 분야의 여러 전문

가가 참여하여 국제 기후 규범 질서와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

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행사는 총 4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최 기관들이 주제를 나

누어 맡아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 2026년 남북법제 관학연 공동학술대회 세부 주제 >

구분 세부 주제명

제1주제
한반도 환경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법제 협력의 기본 구조와 

법적 과제
제2주제 탄소규제 시대 남북산업협력의 조건 변화와 법적 과제

제3주제 국제 기후규범 질서의 전환과 한반도 법제 전략 과제

제4주제 남북협력을 통한 탄소감축 이행 관련 법제 정립

  먼저, 첫 발제자로 나선 공군사관학교 최은석 교수(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

원회 위원)는 한반도의 환경위기와 기능적 협력에 관한 국제법 이론 및 국

제 환경 법제를 살펴보며, 규정과 이론을 토대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검

토했다.  



  다음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연구위원의 두 번째 발제를 통해, 글로

벌 탄소 규제 하에서 남북 산업 협력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

고,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선제적인 법제 정비의 필요성

에 대해 논의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민지 연구위원은 환경 안보 관

점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을 논했다. 특히 국제 수자원 규범과 해양 폐기

물 관련 국제 규범을 참고하여 한반도 환경 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관리 

방안을 검토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국현 교수(한국행정법학

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남북 협력의 헌법적 기초와 파리 협정을 비롯

한 국제 기후 법제를 검토하고, 남북 협력을 통한 탄소 감축 법제 정립 방

안을 논의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한반도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을 공유하는 남북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

면서, “오늘의 논의가 한반도 환경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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